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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이 정책화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하였다. 울산광역시장을 역임한 박맹우(5

대)와 김기현(6대)의 공약 239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정책화 소요일수를 계산하여 T-검정과 선형 회귀분석을 통

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규-국가-예산-법제화-용역사업 공약’이 ‘계속-자체-비예산-비법제화-비용역사업 

공약’에 비해 정책화 소요일수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분야별로는 도시･교통･안전정책 공약이 가장 긴 소

요일수를 보였으며, 예산사업은 모든 공약 유형과의 결합에서 정책화 소요일수가 가장 길게 나타났다. 이는 예산 확

보 여부가 공약의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차이를 이해하고, 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적 전략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에게도 공약의 현실성과 정책화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공약 유형, 정책분야, 정책화 소요시간

Ⅰ. 서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선거과정에서 공약을 제시한다. 충

분한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인 공약을 마련하는 후보들이 있는가 하면 짧은 기간에 졸속적으로 공

약을 만드는 후보들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후보들의 공약은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제 중 하나이고, 정치

적 이념과 철학, 자신이 구상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들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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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문우진, 2023).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이념이나 정당일 수

도 있고, 학연･지연･혈연 등 비합리적인 요소들도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은 선거과정

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이며,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 선택 기준

으로 간주된다. 이른바 정책선거라고 하는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선거운동의 핵심이 바로 공약이

다. 후보자 입장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공식적인 약속이므로 

만일 당선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이 부여된다. 즉 공약(public 

pledge)은, 단체장이 되려는 사람(후보자)이 당선 후 공직 재직 기간 동안 지향하고 수행하고자 하

는 주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실천을 약속한 청사진이다(김영하, 2006).

하지만 당선 이후 공약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공약의 실현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공약이 당초 예정

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 때문에 공약 실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에 대한 사후 검

증이 필요하다.

공약 검증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는 매니페스토(manifesto)

가 있다. 매니페스토에서는 후보들이 작성한 공약의 타당성과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제시한 공약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를 

주로 달성율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하지만 매니페스토의 사후 검증평가는 공약의 전체적인 달성율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공약의 

유형별로 공약 실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는지는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소요시

간’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도 공약을 대상으로 한 것은 찾기 힘들다. 예컨대 경상남도에서 시행

된 129개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한 논문(민병익 외, 2012), 제14대~제

17대 국회에서 발의해 처리한 제･개정 법률안 4,137건의 국회 통과기간을 분석한 논문(목진휴, 

2009), 학교 급식 조례안 215개의 조례 제정 소요일수를 분석한 논문(김진, 2014) 등과 같이 정책

이나 법률안, 조례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한 논문은 다수 있다. 하지만 후

보가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이 정책으로 채택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는가를 단순히 달성율로만 평가하지 않

고 구체적인 공약의 유형별로 정책화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공약의 유형별 정책화 소요일수 분석은, 선거 때

마다 제시되는 다양한 공약들이 정책화로 이어지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유권자들이 후보의 공약이 임기 내 달성 가능한 것인지, 달성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선출된 단체장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제시한 

공약의 소요일수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정책 입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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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소요 시간이 장기인 것과 단기인 것을 구분하여 임기 동안 실현할 공약의 우선순위 결정

과 자원배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약의 유형별 정책화 소요

시간에 대한 분석은, 어느 시기에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의 

적시성(timing)과 대응성(responsiveness)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선거과정을 ‘정책선거’로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이 정책화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5대 울산시장과 6대 울산시장을 역임한 박맹우 후보와 

김기현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341개 가운데 정책화 소요일수가 명확한 239개 공약을 

분석하였다.1) 이들 공약을, 형식과 절차적 측면에서, 신규･계속사업, 자체･국가사업, 예산･비예산 

사업, 용역･비용역 사업, 법제화･비법제화 사업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는 한편, 공약의 내용에 따

라 보건･복지정책, 도시･교통정책, 경제･재정정책, 문화･체육･관광정책, 환경정책 등 5개 정책분

야별로 분류해 소요일수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박맹우･김기현 등 두 시장 간의 공약의 정책화 

소요일수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약은 일단 당선된 후에는 재임기간 동안 주요 정책으로 전환되어 지

역주민들의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공약 중에는 임기 중에 전혀 실현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임기 중반을 넘어서야 겨우 실현되는 것도 있다. 물론 당선 되자 마자 실현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공약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실제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간 패턴이 관찰

된다. 이 연구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타나는 공약의 타임스팬(time span)을 구체적

으로 파악하여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에게 공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정책결정 소요시간의 의미와 영향요인

소요시간은 “어떤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길이”로 정의되며(민병익 외, 

2011), 정책결정 소요시간은 정책이 제안되는 시점에서 그것이 결정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적 길이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2)

1) 박맹우, 김기현 시장의 공약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은, 두 사람 모두 보수 성향의 같은 정당(한나라당-새누

리당) 출신으로, 정치적 성향이 상반되지 않아 공약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인물이 연속하여 울산시장을 역임한 점은 공약의 연속성을 부여하여 비교연구에 유리

한 점이 있다.

2) 시간개념에는 특정 시각을 가리키는 시점(時點)과 시간의 길이를 가리키는 기간(期間)이란 의미가 있다. 이러

한 시간은 흔히 물리적･시계적 시간이란 관점으로만 보기 쉽다. 하지만 시간을 근간으로 하는 시차이론에서

는 다양한 시간의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양적시간, 질적 시간으로 구분하기도 하고(김형렬, 1993, 

정정길･정준금, 2003), 아날로그적(analogue) 시간, 사회적(social)시간,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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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자체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공약은 후보로서의 제안일 뿐이며, 일정한 절차를 밟아 정

책으로 채택되어야 공식적으로 정책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공약이 정책화되

는 소요시간은 해당 정책과 공약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정책

의 적시성이 정책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약이 아무리 훌륭해도 정책화 하는데 

소요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정책효과가 불확실해지고, 공약이 정책화 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날 수

도 있다.

이와 같이 보통 공약의 정책화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이견이나 부처들 간의 갈등,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결정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거나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적시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해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치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3) 하지만 너무 짧아도 문제가 될 수 있

다. 공약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예산 확보 없이 정책화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공식적 참

여자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담론과 조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하게 정책화됨으로써 

야기되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이른바 비동시화 현상(desynchronization phenomenon)4)으로 인

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책은 그 성격상 시간변수의 제약을 많이 받는 정책과 그렇지 않는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기상청의 정책, 치안정책 등과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과학기술정책, 교육정책, 산림정책 등은 그 시계(time horizon)가 다르다고 할 수 있

다(이시원 등, 2007).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응한 정책의 적시성은 정책결정과 집행에 소요되는 시

간 즉, 정책결정과 집행의 속도에 좌우된다는 것이다(Huy, 2001).

문제가 제기되어 최종적인 정책대안의 채택에 이르는 과정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5) 

이들 요인에 의해서 정책결정 소요시간이 달라진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전략적 의사 결정의 속도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적 요인으로 인지적 능력, 직관

력, 위험에 대한 인내성, 행동성향 등을, 구조적 요인으로는 조직의 집권화 정도와 형식화 정도 등

을 제시하고 있다.(Wally & Baum, 1994).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검토되는 대안의 수(Kelly, 1976), 

시간으로 분류하기도 한다(임도빈, 2007).

3) 이는 2010년 11월에 발생한 구제역 사태에 정부가 보다 신속한 정책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피해가 엄청나

게 커졌던 예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0년 11월 29일 구제역이 발생하여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살처분 

만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백신을 접종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정부 내부에서 논란을 벌이다 40일이 지

난 2011년 1월 6일에 가서야 백신을 접종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정책결정의 소요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엄청난 피해의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일

반적인 평가이다(동아일보, 2011년 3월 4일자).

4) 비동시화현상은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변화의 속도가 서로 다르게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불균형

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빠른 반면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과 정책은 상대적

으로 천천히 변화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와 기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행정시스템은 이를 즉각 반영하

지 못하는 경우, 경제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이를 반영하는 정책은 늦게 마련되는 경우, 급변하는 

정치적 변화에 행정기관이 이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5) 이는 공약의 정책화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사하다. 선거를 계기로 제시되는 공약은, 그와 같

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와 동일하며, 당선 후에는 공약의 정책화를 위한 노력이 개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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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 투표규칙, 이슈영역, 정책수단(규제, 지시) 등이 소요시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Shulz & Konig, 2000).

한국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의제설정(Agenda Setting) 유

형의 차이가 있다(임도빈 등, 2007). 즉, 외부 집단 주도로 의제 설정이 되었는가 아니면 정부 주도

로 되었는가에 따라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게 나타난다. 외부집단 주도로 의제 설정이 되는 

경우에는 첫째, 문제 제기에 찬성하는 강력한 지지집단이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하고 정부 내부에

서 관련 부처의 반대가 없으면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반대 부처가 있으면 시간이 더 소요된

다. 둘째, 정부의 의제 설정에 외부 집단의 지지가 미약하고 반대 집단이 강한 경우에는 정부 내부

에 반대하는 부처가 없어도 외부 집단의 반대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반대하는 부처가 있

으면 정부 내외부의 설득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셋째, 정부의 의제 설정에 외부 집단의 지지

와 반대가 약할 경우에도 정부 내부에서 동의하면 소요시간이 짧지만, 내부에서 반대하면 소요 시

간이 길어지게 된다.

또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특정 부처나 기관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때

문에 언론의 보도 여부, 관련 부처와의 협조 유무, 외부 집단의 특성 등 환경적 요인이 정책 결정

의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임도빈 등, 2007).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이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는 정책인지, 정책대상이 대국민이지, 아니면 정부의 운영에 관련된 것인지, 

법제화가 필요한 것인지 등 정책 자체의 특성에 따라 정책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특

정 기관에서 정책문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거쳐야 할 여러 가지 절

차적 특성들이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2. 선거공약

공약(公約, public pledge, election promise)은 일반적으로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그런 약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약은 정당의 

정강(政綱, Party Platform)과 개인 후보자들의 공약(Election Pledge 혹은 Election Promise)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전자는 정당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게 되었을 때 추진할 입법 내용의 개괄과 정책의 

방향 혹은 이를 문서화한 것이며(김선혁, 2010), 후자는 정당의 정강을 기반으로 후보 개인적인 요

건과 제반 사정이 부가되어 도출된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주용, 2010).

선거공약이란 선거 때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자기의 정책에 대하여 공적인 장소에서 유권자들에

게 행하는 정치적 약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규범적인 차원에서 선거공약이 갖추어야 할 사항은 다

음과 같다(조현걸 외: 2000).

첫째, 선거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은 국가적 문제나 자신

이 속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

다. 둘째, 선거공약은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즉, 국민을 대신하여 정치 권력을 

운영하려는 정당이나 국가의사의 형성에 참여하려는 후보들의 공약은 국민들의 정치적 견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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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만들어지고 나아가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국민들의 요구를 재결집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선거공약은 국가와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국민

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화시키고 조정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

해 국민 여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넷째, 공약은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자신들의 지위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신이 대표하고자 하는 공동

체의 재정상태를 반영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그 실천방법 역시 구체적이며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선거공약은 책임성을 거지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후보자나 정당뿐만 아니라 국민

들 역시 공약의 내용과 이행여부에 대해 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선행연구

공약의 정책화 소요시간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즉 법률안이나 조례안, 정책이 발의되거나 제안돼 확정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관

한 연구, ‘시차이론’을 적용하여 정책현상을 분석한 연구, 선거공약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이다. 

주요 선행연구의 내용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인석･박형준･권기현(2013)은 2012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 중에

서 통과된 101개 법안을 대상으로 정책의 내용과 속성에 따라 그 시간적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

과 규제대상 집단의 권력성이 높을수록 법률안 통과기간이 길었다. 이는 대상집단의 저항과 로비

를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시원･민병익(2007)은 1995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경남 진주시의회에서 다룬 전체 조례

안 608건을 대상으로 조례안 처리의 전체소요시간과 각 단계별 소요시간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Lowi의 정책유형별 분류에서 규제정책 관련 조례안 통과 소요일수가 가장 길었으며, 시장 발의 조

례안이 지방의회 발의 조례안보다 통과 소요일수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원･정준금･민병익(2011)은 2007년 참여정부가 추진한 219개 정책의 소요시간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정책결정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항집단의 존재 여부와 저항의 강도, 그리

고 행정부 내부 관련기관의 협력 정도로 나타났다. .

목진휴(2009)는 제14대 국회에서 제17대 국회까지 발의하여 처리한 제정, 개정, 폐지 법률안 

4,173건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분석 결과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와 다수당이 상임위원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법률안 통과기간이 짧아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송정인(2017)은 시차적 

접근이라는 이론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1급 정교사 연구제도를 분석하고 진단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1급 정교사 연수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통

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1급 정교사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 변화요소와 단기적 변화

요소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수(2016)는 2008년 도입된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차이론

을 적용하여 입학사정관제의 정책과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의 적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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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운영의 부실 여부를 살펴서 그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창무･용해경･이현석(2002)은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와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인

천광역시 입후보자들의 대규모 도시개발공약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

석했다. 분석 결과 송도신도시 우선 건설을 주장한 K후보는 송도신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누적 득표율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였다. 송도신도시보다 동아매립지를 우선 개발해야 한다고 주

장하는 S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그 반대 양상을 보였다.

홍성걸(2007)은 2006년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SMART라는 분석

틀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약이 많은 지표들은 목표의 적실성, 

목표의 구체성, 측정 가능성 등이었고, 상대적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공약이 많은 지표는 재원 

달성 가능성, 재원의 구체성, 기한의 구체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자치단체장 후보가 제시

한 공약들이 당선 이후 어떻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를 인천시의 사례로 분석한 논문(이철화, 

201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송영호, 2008),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포항시 행정조직개편을 중심으로(박대식, 1997)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당선된 이후 정책으

로 결정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공약 실현의 시

간적 요소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피

상적으로 다뤄온 공약을 유형별로 세분화한 뒤 각 유형별 정책화 소요일수를 계산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장 2명이 후보자일 때 제시한 공약이 당선 이후 각 

유형별로 정책화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일이 소요됐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는 이뤄지

지 않았던 새로운 각도에서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논문주제 및 주요내용 분석방법 주요 변수

법률안, 
조례안, 
정책의 

소요시간 
분석

서인석･박형준･
권기현(2013)

정책유형과 
정책대상집단에 따른 
정책결정 소요시간

Wilson의 규제정치이론과 Schneider 
& Ingram의 대상집단과 정책설계이론
에 바탕을 둔 음이항 회귀분석

①정책의 내용 및 특성
②입법구성원들의 입법경험 

및 정당
③국회 회기
④정책입법안이 제안된 

이후 가결까지 소요시간

이시원･민병익
(2007)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소요시간 
분석:진주시의회

조례안을 Lowi의 정책분류 방식으로 대
별한 뒤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조례안
은 ALmond & Powell의 추출정책으로 
분류

①조례안 성격
②소관 위원회
③조례안 발의자
④지방의회의 시간적 경

이시원･정준금･
민병익(2011)

정책이해관계집단의 
참여특성과 정책결정 
소요시간

2007년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219 정책
을 지지집단 여부 등에 따른 소요시간을 
T-검정(T-test)과 분산분석(ANOVA).

①지지집단 여부, 지지강도
②저항집단 여부, 저항강도
③정부 부처간 관계
④외부 지지집단 및 저항

집단과 내부지지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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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휴(2009)
법률안 국회통과 
소요기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14대에서 제17대 국회에서 제정, 개
정, 폐지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연구. t-
검증과 회귀분석기법 사용.

①발의주체
②발의시기
③주요선거
④상임위 구성
⑤제정안, 개정안 여부

박순종･최병대
(2016)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 
분석과 그 함의

14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 2007년 7월
부터 10년간 발의된 조례안 2876건을 
분석.

①지역별
②조례안 발의자
③발의시점
④단점정부, 분점정부
⑤상임위원장 당적

최웅식(2016)
정책의제설정과 정책 
유형에 따른 정책결정 
소요시간 분석

민선 6기 서울시의 25개 기초자치단체 
조례안 입법과정의 정책결정에 소요되는 
시간 분석. T-검정과 분산분석

①조례안 발의에서 상임
위원회까지 소요시간 

②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까지 소요시간.

김진(2014)
지방의회 입법결과 및 
소요시간 영향요인 
분석

2003년부터 10년간 발의된 168개 기초
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안 제정 소요일
수를 로짓분석과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

①재정적 요인
②정치적 요인
③주체요인
④사회적 요인
⑤확산요인

시차이론 
분석

송정인(2017)
자격연수제도의 
시차적 분석

2015~2017학년도 1급 정교사 연수과
정 참여자 4명 심층면접 

①제도의 정합성
②제도의 변화요소
③제도의 숙성기간
④인지상의 시차

홍성수(2016)
시차이론을 적용한 
입학사정관제 
정책과정 분석

입학사정관제의 정책과정을 시차이론 적
용해 분석.

①제도의 정합성
②시차적 요소

김상봉･강주현
(2008)

정책과정의 시차문제 
연구

2004년 서울시가 전면개편한 대중교통
체계를 시차이론으로 분석.

①적시성
②장･단기적 평가
③정책학습효과
④대중교통 정책개편의 

선후관계

공약 연구

홍성걸(2007)

5･31 
지방선거에서의 
광역단체장 
선거공약에 대한 
SMART 분석

2006년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약
을 SMART 분석틀로 분석.

①건설교통 ②교육 ③복지 
④환경 ⑤경제산업 ⑥기타

조현걸･박창규
(2000)

6･4지방선거에 
선거공약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분석

1998년 지방선거 공약이 유권자들의 투
표행태에 미친 영향을 설문조사.

①일반유권자들 인식도
②후보자 선택기준
③선거공약에 대한 인식
④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인식과 태도

남진남(2008)
매니페스토운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6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K시의 지
방의원 당선자 공약을 SMART지표로 분
석.

①공약 선정 이유 ②목표
③방법④재원 ⑤기한

이철화(2012)
선거공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선거 후보 공약들이 당선 
이후 실제 사업과 결과 다음선거 등에 대
한 영향 분석

①후보 공약 수 증가 여부
②공약이 당선 이후 실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행
되는 정도 변화 추이

③공약의 예산 규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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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분석틀

이 연구는 울산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이 정책화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하는 것

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박맹우, 김기현 두 시장의 공약 중 임기 내에 정책화된 공약 239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6) 분석대상 공약 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총 공약 수와 분석 대상 공약

구분 김기현 박맹우 계

총 공약수 67개 274개 341개

분석 제외 공약 10개 92개 102개

분석 대상 공약 57개 182개 239개

239개 공약을 네 가지 차원에서 분류하였다. 우선 공약의 특성에 따라 신규사업-계속사업, 자체

사업-국가사업, 예산사업-비예산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공약 시행을 위한 절차적 측면에서 법제

화사업-비법제화사업, 용역사업-비용역사업으로 분류했다.7) 그리고 공약을 정책분야에 따라 보

건･복지정책, 도시･교통정책, 경제･재정정책, 문화･체육･관광정책, 환경정책 등 5개 정책분야별

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약의 작성 주체인 박맹우, 김기현 두 시장의 공약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공약의 유형에 따라 정책화 소요일수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요일수의 차이를 가져오

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소요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의 분

석틀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6) 전체 공약 341개 중에서 ‘건전재정 운영’이나 ‘청렴대책 추진’ 등과 같이 정책 추진 일정이 표기되지 않는 

공약이나 임기 내 완료하지 못한 공약 등 102개를 제외한 239개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7) 자치단체가 새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필요한 사업,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가사업, 그리고 용역과 법제화가 필요한 사업관련 공약은 다른 유형의 공약에 비해 일반적으로 정책화 

소요시간이 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측정하여 규명한 연구는 없다. 이 연구는 공

약의 정책화 소요기간을 공약 유형별로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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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틀

- 신규 or 계속
- 예산 or 비예산
- 국가 or 자체

특성

-용역 or 비용역
-법제제 or 비법제화

업무 절차

- 보건복지정책
-도시･교통정책
 -경제･재정정책
-문화･체육･관광정책
-환경정책 

정책 분야

공약 유형별
평균소요시간

- 소요시간 영향요인 식별
- 소요시간별 유형화
- 소요시간과 영향요인
   간 관계분석

- 박맹우시장
- 김기현시장

인적 요인

우선 공약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공약을 신규사업과 계속

사업으로 구분했다. 신규사업은 기존에 추진된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말한

다. 단체장이 취임 후 새롭게 정책화를 추진하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계속사업은 이전에 

추진되던 사업을 공약에 포함시켜 정책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임 단체장이 추진하던 것

이나, 연임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전 임기 중에 시행하던 사업을 공약에 포함시켜 계속 추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신규사업의 경우 계속사업과 달리 처음으로 정책화 대상이 되는 것인 만

큼, 지방의회 심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것이므로 계속사업에 비해 소요

일수가 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이 있을 때

에는 정책화 소요일수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둘째, 공약을 정책화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지 여부다. 공약 중에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

가 하면 예산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공약도 있다. 예산이 필요한 공약의 경우 예산확보를 위한 추

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비예산사업에 비해 소요일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공약이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협

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여부에 따라 자체사업과 국가사업으로 구분하였다. 구분이 모호한 경

우에는 국가보조금이 조금이라도 지원되는 사업은 모두 국가사업에 포함시켰다. 즉 국가보조금 

여부를 국가사업과 자체사업의 분류기준으로 삼았다. 국가사업은 통상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

거나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비해 소요일수가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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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약을 정책화 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요소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하

에, 법제화의 필요성 및 용역 여부를 공약 구분의 준거에 포함시켰다. 첫째, 법제화사업 (Legalized 

Projects)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규정된 사업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승인이나 법률, 대

통령령, 자치단체의 조례 등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입법예고, 지방의회 심의와 용역조사 등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밟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비법제화사업 (Non-Legalized Projects)은 법률이

나 규정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업을 말한다. 법제화사업은 별도의 법제화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법제화사업에 비해 소요일수가 길 가능성이 크다.

둘째, 용역 발주 여부도 공약의 정책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공약을 추진과정에서 

시행되는 용역 발주 여부는 법제화와는 다르다. 용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용역 대상이 되는 사업은 용

약 기간이 추가되므로 비용역사업에 비해 정책화 소요일수가 길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공약을 정책분야별로 구분하여 정책화 소요일수를 분석했다.8) 정책분야별 분류 기준

은 ‘시장공약 추진상황’을 토대로 해당 공약을 담당하는 소관 실･국에 따라 보건･복지정책, 도시･
교통･안전정책, 경제･재정정책, 문화･체육･관광정책, 환경정책 등 5개 분야로 분류했다. 정책분

야에 따라 공약의 소요일수를 파악하면, 자치단체가 정책분야별로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기현과 박맹우의 시장이라는 인적 요인을 포함하여 두 시장의 공약의 정책화 소

요일수를 분석했다. 박맹우 시장은 2선 울산시장을 지낸 뒤 3선 시장에 출마하였으며, 김기현 시

장은 국회의원 3선을 거친 뒤 울산시장에 처음 출마하였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정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각각 2선을 거친 지방행정 전문가, 중앙의 다선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인적 요인의 차이가 공약의 정책화 소요기간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분석 대상 공약 239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책화에 소요된 일수를 산출한 후, 각 

유형별 공약과 공약 유형 간 조합의 정책화 평균 소요일수 차이를 분석하였다.9) 분석에는 T-검정

(T-test)과 선형 회귀분석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회귀분석 모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약의 정책화 소요일수에 각 공약 유형(특성과 업무 절차)이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모형 (1)에서 

분석하였다. 

8) 정책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로위(Lowi)의 분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을 로위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면, 대부분이 배분정책에 해당되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이 불가하였다.(아마 대

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정책 내용별로 구분하였다.

9) 공약을 기록한 자료에는 대부분 정책화 추진 날짜가 ‘월(月)’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

우에는 해당 월의 중간 일인 15일을 정책화 소요일수 산정 기준일로 정하였다. 또한 정책화 시작일이 명

시되지 않은 공약에 대해서는 시장의 취임일을 정책화 시작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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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규 or계속  예산 or비예산  국가 or자체 

용역 or비용역  법제정 or비법제화 공약추진자  ϵ 

종속변수  는 공약 의 정책화 소요일 수를 log값으로 나타난 값이고, 신규or계속 은 공약 

가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 변수이다. 예산or비예산은 공약 가 예산

이 필요한지를 측정하는 이항 변수이고, 국가or자체 는 공약 가 국가 주도 사업인지 지자체 사

업인지를 나타내는 이항 변수이다. 용역or비용역 은 공약 가 용역이 필요한 사업인지를 나타내

는 이향 변수이고, 법제화or비법제화 는 공약 에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이항 

변수이다. 김기현or박맹우 는 공약 가 김기현이 주도한 공약인지 박맹우가 주도한 공약인지를 

나타내는 이항 변수이다. 

모형 (2)에서는 각 공약의 정책 분야가 공약의 정책화 소요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   보건복지   도시 교통  경제재정 

문화체육관광  환경 공약추진자  ϵ 

보건･복지 , 도시･교통･안전 , 경제･재정 , 문화･체육･관광, 그리고 환경은 공약 가 해당 

정책분야에 속하는 공약인지 여부를 측정하는 이항 변수이다. 종속변수는 공약이 정책으로 실행

되기까지 소요된 일수를 나타내며, 정책화 소요일수 데이터의 왜도(skewness)를 완화하기 위해 로

그 변환된 값을 사용했다. 이는 공약 실행의 속도와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정책 

분야별 및 공약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회귀분석을 통해 각 공약 유형 간 정책화 

소요일수 차이의 유의미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각 공약 

유형과 정책 분야가 김기현 또는 박맹우가 시장 임기동안 공약의 정책화 소요일수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지를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량적 분석 외에,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참여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도 일

부 활용하였다. 참여 관찰은 “관찰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연구 대상을 관찰

하는 방법”(김병섭, 2010)으로서, 이를 통해 울산시의 공식 정책 발표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

지는 정책 행위 및 정책 행위자 간의 역학관계에 대한 부차적인 정보도 파악할 수 있었다.10) 또한, 

공약의 정책화 소요기간 분석과정에서 ‘시장 공약 추진 상황’에 명시된 담당 공무원들과 수회에 

걸쳐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10) 공동연구자 중 1인은 박맹우, 김기현 등 두 시장의 재임 시기에 울산시청 출입기자로 재직하였으며, 울

산시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의 생생한 정보에 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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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공약의 성격에 따른 소요일수

첫째,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규사업 공약의 평균 소요일수는 455.9일로 258일인 계속사

업에 비해 197.8일 더 오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속사업의 경우 이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것은 물론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도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조례 제정 등 법제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러

한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 시간 등이 불필요하다. 예를 들면, 계속사업인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공약은 이미 이전부터 추진되어 예산이 확보되어 있

었으므로, 취임 첫해인 2010년부터 준비작업에 돌입하였다. 그 결과 울산의 33개 시장을 대상으로 

287억 원을 들여 58개 사업을 시행하는 정책안을 마련하여, 정책화 소요일수는 184일이었다.

<표 3> 공약의 성격에 따른 소요일수 t-test 분석

구분 개수 평균 소요일수 t

신규사업 여부
신규 104 455.8

-4.26***
계속 135 258

자체사업 여부
자체 177 281.1

4.6513***
국가 62 523.8

예산 소요여부
예산 203 393.4

-5.17***
비예산 36 66.1

* p<0.1, ** p<0.05, *** p< 0.01

하지만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해야 할 부서를 정하고, 해당 부서는 사업 검토 및 협

의를 수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심의 절차도 새롭게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울

산생물다양성센터 설립’은 신규사업 공약으로서, 우선 태화강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를 토대로 2017년 12월 28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서 정책

화가 이루어졌다. 취임 후 1276일만이다. 이와 같이 신규사업의 경우가 계속 사업에 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국가사업 공약의 정책화 소요일수(523.8일)는 울산시 자체사업 공약 보다 242.7일 더 길었

다. 울산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 보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사업 관련 공약

의 소요일수가 긴 것은,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

다. 국가사업을 공약으로 채택한 경우 울산지역과 관련된 사업이 일단 중앙정부의 국가사업에 포

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자체사업 여부

는 정책화 소요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예산사업 공약은 비예산사업 공약에 비해 정책화 평균 소요일수 무려 6배(327.3일)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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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사업의 경우 비예산사업에 

비해 사업의 범위나 파급효과가 크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앙정부 혹은 유관 기관, 

지방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이라는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이익집단을 비롯한 관련 집단의 광범위한 활동 역시 소요시간을 길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민병익 등, 2012). 예를 들어, 총 2182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태화강 철새공원 조성’은 부지 

보상과 매입 절차를 거친 뒤 2013년 12월 15일 공원조성을 완료하기까지 1078일이 소요됐다. 반

면 비예산사업인 ‘근･현대사 연구를 위한 울산학 학술교류 활성화’는 2010년 12월 울산문화원연

합회 등 5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에 합의하면서 168일 만에 정책화가 이뤄졌다.

2. 공약 수행의 절차에 따른 소요일수

첫째,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법제화 공약의 정책화 소요일수는 비법제화 공약에 비해 거의 

두 배 이상 소요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제화 사업이 관련 법안 통과 

및 시행령 제정 등 복잡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국회나 지방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기간산업 테크노산업단지 조성’은 도시기본계획 변

경 승인과 그린밸트(GB) 해제를 위해 4차례에 걸친 중앙도시계획위 원회 심의 등의 법제화 과정

을 거치느라 1,074일 만에 정책화가 이뤄졌다.

<표 4> 공약수행의 절차적 요인에 따른 소요일수 t-test 분석

구분 개수 평균 소요일수 t

법제화 여부
법제화 21 693

-4.74***
비 법제화 218 310.5

용역 여부
용역 41 565.1

-4.38***
비용역 198 298.3

* p<0.1, ** p<0.05, *** p< 0.01

둘째, 용역사업 또한 외부 전문가나 기관과의 협의, 계약,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

하다는 점에서 정책화 소요일수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

됐다. 조사, 연구, 자문 등의 외부 용역 결과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특성상 시일이 더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법제화와 용역 과정을 모두 거친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은 

건립 부지 논란으로 인해 용역 조사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공약으로 제시한 박맹우의 임기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난 2009년 8월에야 착공할 수 있었다11). 

11) 참여정부의 대통령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 소요시간 연구(임도빈 외, 2008)에서도 복잡한 

입법 및 용역 과정을 거치는 정책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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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약의 정책분야별 소요일수

정책 분야별 소요일수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12) 분석결과, 도시･교통･안전 정책이 평

균 565.6일로 소요일수가 가장 길었으며, 문화･체육･관광 정책(469.2일), 환경 정책(416.1일), 경

제･재정 정책(352.9일), 보건･복지 정책(165.1일)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정책을 제

외한 4개 정책은 소요일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정책분야별 소요일수 회귀분석 결과

정책분야 분석결과 평균 소요일수

보건･복지정책
0.517

(0.640)
165.1

도시･교통･안전정책
3.826***
(0.575)

565.6

경제･재정정책
2.133***
(0.624)

352.9

문화･체육･관광정책
3.751***
(0.521)

469.2

환경정책
3.665***
(0.542)

416.1

상수(Constant)
3.665***
(0.508)

관측값(Observations) 239

결정계수(R-squared) 0.300

강건(Robust) 표준오차 * p<0.1, ** p<0.05, *** p< 0.01

첫째, 도시･교통･안전 정책 공약은 공공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절차가 많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일수가 긴 것으로 분석된다. 즉,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계획 수립과 예산 검토를 거쳐 정부 및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토지 보상, 설계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이나 도로 개설 등에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거나 시

민･사회단체의 조직적인 찬반운동 등으로 도로 교통, 안전, 환경, 개발 관련 부서 간에 정책 조정 

과정에서 이해가 상충할 경우 소요일수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 인프라 확충’ 공약은 

자전거 도로 확장과 이용자 보험 가입 도입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적 협의가 필요해 총 1,277일이 

소요됐다.

둘째, 문화･체육･관광 정책도 상대적으로 소요일수가 길었다. 이는 문화･관광시설 및 환경 보

호 시설 설치가 공공 자원을 투입하여 이루어지는 장기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12) 연구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속변수는 공약 이행에 소요된 일수로 정의되었으며, 데이터의 분포에

서 나타나는 왜도(skewness)를 완화하고 분석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공약의 정책화 소요일수를 로

그 변환한 값으로 설정하였다. 도표에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평균 소요일수도 함께 표기했다. 이는 표 

5,7,9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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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문화 정책에 속하는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공약은 공공 자산 및 부지 확보 문제와 울산시 

예산 편성과 맞물려 여러 행정적 절차를 거쳐 1,125일 만에 정책화가 완료되었다.

셋째, 환경정책도 소요일수가 길었다. 환경 정책은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존을 목표로 하기 때

문에 엄격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즉. 공해 관리와 수질 보호,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환경 

정책은 각종 환경 법령에 따라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이 때문에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세

부적인 검토와 수정이 반복되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경제･재정정책도 유의미하게 소요일수가 길었다. 이는 특정 산업의 육성, 일자리 창출, 중

소기업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정책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세밀한 분석과 예산의 적절한 배

분, 지방의회와의 협의와 승인 절차, 지역 주민과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

기 때문에 정책화 소요일수가 긴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보건･복지정책의 평균 정책화 소요일수는 165.1일로 

565.6일이 소요된 도시･교통･안전정책과 비교하면 거의 1/3 수준이다. 이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령자 지

원과 취약계층 지원, 보건 서비스 제공 등은 자치단체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분야이

기 때문에 행정 절차나 지원체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 정책화가 빨리 되는 것으로 분석된

다. 예컨대, ‘임산부 건강검진 및 산모, 영유아용품 무료대여 확대’ ‘식의약품 안전 강화’ 등의 공약

은 거의 취임과 동시에 정책화가 이뤄졌다.

4. 공약의 유형 간 조합의 소요일수

공약의 유형을 결합하면 다양한 형태의 공약유형이 등장한다. 사실 공약은, 신규사업이면서 예

산이 필요한 경우처럼 여러 성격이 결합된 것이 많다. 따라서 공약의 정책화 소요일수를 보다 정

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약을 여러 유형으로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공약의 조합은 2개 

유형을 조합할 수도 있고 3개 유형을 결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분석대상 조합 유형이 너

무 많아지고(공약 유형을 두 개씩만 결합해도 100개 이상의 조합이 나타난다.), 동시에 결합유형 

내에 속하는 공약의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계량적 분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단일 공약 유형 분석에서 정책화 소요일수가 긴 것으로 분석된 신규사업과 예

산사업을 중심으로 공약의 조합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1) 신규사업과 유형별 조합의 소요기간

신규사업과 결합한 공약 조합의 경우, <표 6>과 같이 국가, 예산, 법제화, 용역사업이 그렇지 않

는 사업에 비해 소요일수가 유의미하게 길었다. 법제화가 필요한 신규사업 공약의 정책화가 649.1

일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613.4일이 걸리는 신규-용역사업, 571.9일의 

신규-국가사업, 그리고 503.2일의 신규-예산사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예산사업은 신규-비예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의 정책화 소요시간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장 공약을 중심으로  115

산사업에 비해 훨씬 더 오래 걸렸다.이는 신규사업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

젝트이기 때문에 정책 기획부터 승인까지 더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다 예산 확보 및 배분 과

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화 소요일수가 긴 것으로 분석된다.

<표 6> 신규사업과 공약 조합 소요일수 t-test 분석

공약 유형 구분 평균 소요일수 t

자체사업 여부
자체 408.7

2.16**
국가 571.9

예산 소요여부
예산 503.2

-3.83***
비예산 124.2

법제화 여부
법제화 649.1

-1.93*
비 법제화 432.9

용역 여부
용역 613.4

-2.62**
비용역 405.9

* p<0.1, ** p<0.05, *** p< 0.01

신규-용역사업도 신규-비용역사업에 비해 정책화 소요일수가 길었으나, 그 차이는 신규-예산

사업 및 비예산사업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규-국가사업이 신규 자체사업보

다 소요기간이 더 길었다. 구체적적인 예를 보면, 신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제2장애인체육

관 건립’은 체육관 건립 방침 확정 이후 울산혁신도시에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 증액 요청 등의 절

차를 거치며 971일이 소요되었다. 반면, 신규 자체사업이었던 ‘울산대공원 3차 시설 조성’은 168

일 만에 정책화가 완료되었다. 

<표 7>은 회귀분석을 통해 신규사업과 정책분야별 공약의 정책화 소요일수의 영향요인을 분석

한 결과다. 분석결과 도시･교통･안전정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정책 이행 소요일수가 유

의미하게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도시･교통･안전정책의 정책화 소요일수도 평균 618.7

일로 가장 길었다. 신규사업일 경우 예산 심의와 조정에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또한 신규사업

이면서 도시･교통･안정정책은 기존 인프라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구체적인 계

획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정책화 소요일수가 길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신규 도시･교통･
안전 정책에 속하는 ‘스마트시티센터 설치’ 공약은 사업비 확보, 용역 발주,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의 

절차를 거치며 총 1,080일이 소요되었다. 

<표 7> 신규사업의 정책분야별 소요일수 회귀분석 결과

정책분야 분석결과 평균 소요일수

보건･복지정책
-0.115
(0.990)

359.3

도시･교통･안전정책
1.207*
(0.700)

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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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Robust) 표준오차 * p<0.1, ** p<0.05, *** p< 0.01

한편 신규-보건･복지정책은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정책에 비해 소요일수가 짧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은 기존의 의료 기관, 복지 시설, 공공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신규사업이라도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자원을 확

장하거나 보완하여 빠르게 시행할 수 있어 소요일수가 짧아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재

정정책과 문화･체육･관광정책, 환경정책은 신규사업이라도 정책화 소요일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예산사업과 유형별 조합의 소요기간

예산사업과 결합한 공약 조합의 경우, <표 8>과 같이 모든 조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예

산-법제화 사업이 693일로 정책화에 가장 긴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다음이 563.7일의 예산-용역

사업, 522.2일의 예산-국가사업으로 나타났다. 단일 유형 분석에서 예산 사업과 법제화 사업의 공

약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예산과 법제

화가 필요한 공약의 경우 법제화가 필요 없는 공약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길었다. 예산이 필요한 법

제화 사업은 법이 통과된 후에도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실제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만일 예

산 배정이 늦어지면 사업 착수가 지연될 수 있어 정책화 소요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예산사업과 공약 조합의 소요일수 t-test 분석

공약 유형 구분 평균 소요일수 t

자체사업 여부
자체 338.1

4.65***
국가 522.2

법제화 여부
법제화 693

-4.74***
비법제화 358.8

용역여부
용역 563.7

-4.38***
비용역 351.6

* p<0.1, ** p<0.05, *** p< 0.01

경제･재정정책
0.376

(0.822)
413.6

문화･체육･관광정책
1.032

(0.718)
495.5

환경정책
1.068

(0.699)
484.9

상수(Constant)
4.597***
(0.689)

관측값(Observations) 104

결정계수(R-squared)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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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필요한 국가사업과 자체사업의 정책화 소요일수 분석에서는 국가사업이 평균 184.1일 

더 걸렸다. 국가사업은 필요한 예산을 중앙 정부가 배정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 배정 

시기의 조율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예산 배정된 후에도 실행 단계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화 소요일수가 길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예산이 필요한 

용역사업도 정책화 소요일수가 유의미하게 길다. 이 조합의 공약은 정책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승인절차, 용역수행을 위한 계약 절차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9>는 회귀분석을 통해 예산사업과 정책분야별 공약의 정책화 소요일수의 영향요인을 분석

한 결과다. 

<표 9> 예산사업의 정책분야별 소요일수 회귀분석 결과

정책분야 분석결과 평균 소요일수

보건･복지정책
0.894

(0.654)
192.5

도시･교통･안전정책
3.610***
(0.616)

583.8

경제･재정정책
2.294***
(0.581)

387.3

문화･체육･관광정책
3.923***
(0.470)

476.9

환경정책
3.851***
(0.456)

445.5

상수(Constant)
1.491***
(0.391)

관측값(Observations) 239

결정계수(R-squared) 0.327

강건(Robust) 표준오차 * p<0.1, ** p<0.05, *** p< 0.01

분석 결과 예산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정책 분야에서 정책 이행 소요일수가 유의미하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교통･안전정책, 문화･체육･관광정책, 환경정책은 복잡

한 행정 절차와 예산 조정 과정으로 인해 정책 이행 소요일수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보

건･복지정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요일수가 짧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평균 소요일수도 예산이 필요한 정책분야 가운데 도시･교통･환경정책이 583.8일로 가장 오래 

걸렸으며, 문화･체육･관광정책이 476.9일, 환경정책이 445.5일, 재정･경제정책 387.3일, 보건･복

지정책 192.5일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필요한 도시･교통･환경정책은 도시 정책의 특성상 여러 단계의 검토와 승인, 예산 확

보, 인프라 구축 과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예산이 필요한 도시･교

통･안전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일단 계획 단계부터 밟아야 하므로 소요일

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산이 필요한 문화･체육･관광정책은 관광지 개발이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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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인근 시설 건립의 경우, 환경 영향 평가나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어서 정

책화 소요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 정책은 계절이나 특정 시기에 맞추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관광지의 시설 개보수는 관광 비수기에 이루어지며, 체육 관련 

프로젝트는 대회 일정을 피하거나 대회 일정에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화 소요일수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이 필요한 환경정책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공적 예산과 민간 기업의 자본참여 등 복

수의 재정 자원이 혼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예산배정을 위한 심의와 승인 과정이 복잡해

진다. 또한 특히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환경정책의 경우 환경단체 등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정책 시행이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

은 편입 부지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정책화에 1,277일이 소요됐다. 이밖에 예산이 필요한 경제･재

정정책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조율,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의 차이, 법적･행정적 절차 등 여러 요

인들의 영향으로 정책화 소요일수가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5. 두 시장의 공약 정책화 소요일수

이 연구의 분석대상 공약은 박맹우와 김기현 등 두 시장의 공약이다. 마지막으로 두 시장 간에 

공약의 정책화 소요기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두 사람은 동일 정당 소속이지만 시

장 이전의 배경과 경험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박맹우는 울산시 관료 출신으로서 재선 시장을 거

쳐 3선에 도전하면서 제시한 공약인 반면, 김기현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중앙당 대변인과 정

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뒤 울산시장에 처음 출마하면서 제시한 공약이다. 지방행정가로서 경험이 

풍부한 박맹우 시장과, 정치인으로서 중앙정치에 익숙한 김기현 시장이 제시한 공약들이 유형별

로 정책화 소요일수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자치단체장의 인적 요소의 차이가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 공약의 성격별 소요일수

첫째, 신규사업의 경우, <표 10>과 같이 김기현의 정책화 소요일수는 평균 519.4일로 424일인 

박맹우에 비해 소요일수가 길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신규사업인 김기현의 ‘울

산 연구개발 특구지정 추진’은 인접 지역권 내 특구 추가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관련자들을 설득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1,095일이 소요됐다. 반면 박맹우의 ‘울산 산업인 명

예의 전당 건립’은 기존 조직을 활용하고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 578일 만에 완

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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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공약의 성격별 소요일수 t-test 분석

구분 평균 소요일수 t

신규사업
김기현 519.4일

-1.28
박맹우 424일

자체사업
김기현 335.5일

0.29
박맹우 268.2일

예산사업
김기현 440.1일

-1.12
박맹우 374.7일

용역사업
김기현 689.7일

-1.79*
박맹우 485.4일

법제화사업
김기현 715.8일

-0.26
박맹우 668일

* p<0.1, ** p<0.05, *** p< 0.01

둘째, 자체사업에서는 김기현의 공약 소요일수가 335.5일, 박맹우는 268.2일이 소요되었다. 자

체사업은 시장을 중심 내부결정만 거치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단기간이 걸렸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미 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박맹우의 소요일수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산사업에서도 김기현의 정책화 소요일수가 박맹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않지

만 더 길었다. 김기현은 시장에 당선되기 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그가 추진한 예산사업들

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시절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으로 분석된다. 즉, 국회의원이었을 때는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 집중할 수 있었으나, 시장직에

서는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 사회에 직접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적, 정치적 조율이 필요했

던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동북아 오일허브 가속화’ 공약은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예산 지원 

절차, 지역의 이해관계 간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며 총 1,003일이 소요되었다.13)

넷째, 용역사업과 법제화사업에서도 김기현이 박맹우에 비해 정책화 소요일수가 길었지만 용역

사업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앙정치 경험이 있는 김기현과 지방행정 경험이 풍부한 박맹우 

간의 정책 추진 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김기현과 박맹우의 공약 소요일수는, 두 사람의 정치적 배경과 접근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기현은 중앙 정치 경험을 살려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추구

했다면, 박맹우는 두 차례 울산시장으로 재임하며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지방행

정가로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공약의 정책분야별 소요일수

두 시장의 정책 분야별 정책화 소요일수 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일부 차이가 발견됐

13) 김기현 시장 시절 정책 입안 부서에 근무한 전직 공무원 A씨는 “이 공약 추진을 위해 김 시장은 국회의원 

경험을 살려 오일허브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입법화를 시도했으나 제대로 추진

되지 못했으며, 관련 법률(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임기 만료를 1년여 앞둔 2017년 4월 공포됐다”

며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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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경제･재정정책과 문화･체육･관광정책에서는 김기현이 박맹우에 비해 소요일수가 길었으

며, 도시･교통･안전정책과 환경정책에서는 두 시장 간 정책화 소요일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리

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보건･복지정책의 경우 김기현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공약의 정책분야별 소요일수 t-test 분석

구분 평균 소요일수 t

보건･복지정책
김기현 140.6

-0.42
박맹우 177.4

도시･교통･안전정책
김기현 567

-0.03
박맹우 563.3

경제･재정정책
김기현 484

-1.13
박맹우 322.6

문화･체육･관광정책
김기현 640.3

-1.34
박맹우 432.9

환경정책
김기현 415.9

0.00
박맹우 416.2

* p<0.1, ** p<0.05, *** p< 0.01

첫째, 문화･체육･관광정책에서 김기현의 평균 소요일수는 640.3일로 박맹우(432.9일)보다 긴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두 시장의 정책방향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김기현은 문화･관광 분

야를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대규모 투자와 혁신적인 사업들을 구상하여 공약에 포함시

켰다. 예컨대 김기현 공약인 ‘시민･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은 정책화되는데 1,000일 이상 소요됐다. 반

면, 박맹우는 기존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빠르게 정책

화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공업탑 리모델링’ 공약을 182일 만에 완료하였다.

둘째, 환경정책 분야에서 김기현의 평균 소요일수는 415.9일, 박맹우는 416.2일로 거의 비슷했

다. t값은 0.00으로 나타나 두 시장 간에 차이가 없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 관련 

정책은 주로 인프라 구축, 규제 강화, 환경 보호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법적 요건, 행정적 절차,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책 특성상, 시장의 행

정 경험이나 스타일보다 정책 자체의 구조적 요인이 소요일수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

다. 또한 울산시는 산업도시로서 환경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기 때문에 두 

시장 간의 차별화된 접근보다는 지역적 요구를 반영한 유사한 전략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정책화 소요일수에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도시･교통･안전정책은 두 시장간 소요일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경제･재정정책은 김기

현이 소요일수가 길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넷째, 보건･복지 정책에서는 김기현 시장의 정책화 소요일수가 박맹우보다 짧은 것은 박맹우 

시장 재임 중 구축된 인프라를 김기현 시장이 그대로 활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

를 들어, ‘베이비부머 은퇴설계 교육’과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등은 전임 시장의 정책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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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돼 정책화가 빨리 이뤄졌다. 이 같은 전임시장의 정책승계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추진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Ⅴ. 결론

1.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장의 공약을 성격, 정책 분야, 공약 유형의 조합에 따라 분류하여 정

책화 소요일수를 분석하였다. 특히,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예산의 필요 여부, 자치단체가 추진하

는 자체사업과 국가사업, 법제화 여부, 용역 여부 등 공약의 특성이 정책화 소요시간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였다. 또 김기현 박맹우 시장 간의 공약 정책화 소요기간 차이도 분석했다. 

첫째, 공약의 성격에 따른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신규사업의 평균 소요시간이 계속사업에 비

해 유의미하게 길었다. 이는 신규사업이 정책화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 절차와 이해관계자들의 협

의 과정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반면, 계속사업은 이러한 과정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예산사업의 경우도 비예산사업에 비해 소요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확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지방의회의 승인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정책 분야별 분석에서는 도시･교통･안전 분야의 정책화 소요일수가 다른 분야보다 길게 

나타났다. 도시 인프라 구축, 교통망 정비 등은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 간

의 갈등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보건･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요시

간이 짧았다. 이는 행정 체계와 지원 구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셋째, 공약의 유형별 조합에 따른 분석에서, 예산이 필요한 신규사업, 국가사업, 법제화 사업이 

결합된 공약의 경우 소요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다. 이러한 유형은 예산 확보와 중앙정부와의 협

의 과정이 필수적이며, 법률적 절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절차가 정책화 소요일수를 길

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넷째, 김기현과 박맹우 두 시장의 공약을 비교한 결과, 정책화 소요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박맹우는 재임 기간 동안 추진한 공약이 상대적으로 정책화 소요일수가 짧았는데, 이는 

계속사업 위주의 정책을 통해 그동안의 행정 경험과 기존 인프라를 적절하게 활용한 결과로 해석

된다. 반면, 김기현의 경우 신규사업 공약이 많아 정책화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국회의

원 출신으로 중앙 정치 경험이 풍부하지만, 지방행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차이로 볼 수 

있다.14)

14) 울산시 기획관리실 등 정책 입안부서에서 근무한 고위공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박 시장은 ‘행정의 달인’

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면, 김 시장은 정부와 국회와의 협

조를 쉽게 얻으면서 울산의 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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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함의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시한 공약의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 공약이 정

책으로 전환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책 유형별 소요일수 차이는 공약이 가진 특성에 따라 정책화 과정이 상이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정책화된 반면 도시･교통･
안전정책이나 문화･체육･관광정책은 정책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행정 절차의 복잡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 조율, 중앙정부와의 협력 

수준 등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소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

체장이 공약의 정책화를 위해서는 각 정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행 계획과 우선순위를 설정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 인프라 관련 정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수용

하고, 예산 확보와 같은 실질적 요소를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예산이 정책화 소요일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예산사업의 

경우 비예산사업에 비해 소요일수가 유의미하게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실

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이 정책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산 확보는 단순히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을 넘어 관련 기관 및 중앙정부와의 

조율, 예산 승인 과정 등 다양한 행정적 절차를 수반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장 후보가 예산을 요하

는 공약을 제시할 경우, 예산 확보의 가능성이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충분

히 고려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정책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인 법제화와 용역의 영향 또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약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업, 그리고 용역사업의 경우 비법제화 공약이나 비용역 사업에 비해 

정책화 소요일수가 유의미하게 길어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법제화와 용역 과정이 행정 절

차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

히 법제화 공약은 국회나 지방의회에서의 법률심의 과정,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율이 요구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들은 법제화가 필요한 공약

을 추진할 때, 예산과 행정 절차 뿐만 아니라 법적 제약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실직적인 공약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역사업은 외부 기관과의 협력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공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자원의 조달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계획이 필수적

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공약의 정책화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도 중요한 요소이다. 중

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공약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의 자체사업보다 더 많

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승인 절차에서 시간이 많이 걸

리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공약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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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며, 이러한 협력 관계가 정책화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약을 

제시할 때 중앙정부와의 관계 및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향후 지방

자치단체장들은 공약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권자들이 공약 실현 가능성과 정책화 소요일수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약이 유형에 따라 정책화 소요일수의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유권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공약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시

간이 소요될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선거가 단순한 공약 제시

의 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실행 계획을 심사하는 민주적 기회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차이를 

이해하고, 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적 전략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체장이 제시한 공약

이 정책화되는 데는 단체장의 의지 못지않게 유형별로 소요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

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더 나은 관리 및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유권자들에게도 공약의 현실성과 정책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제시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이 정책화되기까지의 소요시간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지만, 몇 가

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분석 대상이 울산광역시장 선거의 공약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장 공약에 

대한 일반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각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 예산 구조 등이 다르기 때

문에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장 공약에 동일한 결과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약의 세부 내용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공약 유형을 신규사업과 계속

사업,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지만,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복잡성,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정도와 같은 요소들은 분석에서 다루지 못했다. 이러한 요소들도 정책화 소

요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공약의 세부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화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본 연구는 정책화 소요시간에 초점을 맞

추었으나,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는지, 공약의 실현이 주민의 삶에 미친 영향 등 정

책의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책이 제시간에 실행되었다고 해서 반드

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정책화 소요시간 뿐 만 아니라 정책의 질

적인 성과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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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는 공약이 기한 내에 정책으로 실현된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자치단체장 후보는 당선 이후 공약을 정책으로 실현할지에 대해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과정 없이 단순히 정책화 소요 일수만을 분석했다. 어떤 공약의 

경우 상황이 바뀌어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

례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유형별로 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자치단체가 공약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

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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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ime Required for the Policy Making of Local Government 
Heads’ Pledges: Focusing on the Pledges of Ulsan Metropolitan City Mayor

Jeong, Jae Rak

Chung, Kee Hoon

Jung, Joon Keum

This study examines the time required for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campaign pledges 

made by local government leaders. A total of 239 pledges by Park Maeng-woo (5th term) and Kim 

Ki-hyun (6th term), former mayors of Ulsan Metropolitan City, were categorized by type, and the 

days required for policy implementation were analyzed. Using T-tests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revealed that pledges classified as “new, national, budgeted, legislated, and 

research-based” required significantly more time for implementation compared to those 

categorized as “continuing, local, non-budgeted, non-legislated, and non-research-based.” 

Among policy domains, pledges related to urban, transportation, and safety policies required the 

longest implementation times. Furthermore, budget-related pledges consistently took the longest 

to implement across all types, indicating that securing funding is a critical factor influenc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is study underscores the temporal variation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campaign 

pledges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and sheds light on the challenges of fulfilling campaign 

promises. By identifying key factors such as budget dependency and project type, the findings 

provide practical insights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improve policy planning and 

execution. Additionally, this research offers a valuable resource for voters, enabling them to 

better evaluate the feasibility and practicality of campaign pledges.

Key Words: policy making time, pledges of local government head, types of pledges, policy sphere


